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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프 생물다양성 크레딧 로드맵 발표
- 영국과 프랑스 정부는 23일(현지시각) ‘영국-프랑스 글로벌 생물다양성 크레딧 로드맵’의 출범을 발표

했음 
- 이 로드맵은 생물다양성 크레딧을 구매하고 자연 복원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시장의 확대를 목표로 한 이니셔티브임 
- 생물다양성 크레딧은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 크레딧과 유사한데, 기업이 자연 보호 및 복

원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임 
- 로드맵은 활발한 크레딧 거래를 위한 계획, 생물다양성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토착민과 지역 

사회에 대한 공정한 소득 분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양국 정부는 생물 다양성 크레딧에 관한 실무 
그룹을 구성하기 전, 글로벌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출범한다고 발표했음

2. IFRS, 글로벌 지속 가능성 및 기후 공시 표준 발표
- IFRS재단의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가 26일(현지시각) 글로벌 지속 가능성 및 기후 공시 표

준을 공식적으로 출시했다고 발표했음
- 공시 기준은 2024년 1월부터 적용되어 기업은 2025년에 이 기준이 적용된 공시 보고서를 발표하게 됨
- 엠마누엘 파베르 ISSB 의장은 공시 표준을 발표하며, “지난 10년 간 약 500여 개의 서로 다른 ESG 표

준, 지표 및 공시가 쏟아져 나온 것은 우리의 회계 시스템이 개선되고 완성됐음에도, 시장 참여자들이 
필요로 하지만 현재 시스템에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증거다. ISSB가 하는 일은 회계 기반 언어로 만
든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이다.”라고 밝혔음

- 이에 더해는 파베르 의장은 “ISSB는 ESG지표나 공시의 집합이 아니라, 일관성 있고 검증 가능하며 의
사결정에 유용한 종합 언어다”라고 말했음

3. EU 자연복원법, 의회 환경위서 부결
- EU의 자연복원법(nature-restoration law)이 유럽의회에서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음
- EU의회 환경위원회는 27일(현지시각) 해당 법안을 두고 투표했는데, 44대 44로 부결됐고, 환경위는 

의회 본회의에서 자연복원법 추진 반대 안건을 상정해 부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자연복원법은 2030년까지 유럽연합의 육지 20%와 해역의 20%, 2050년까지 복구가 필요한 모든 생

태계를 복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으로, EU의회의 농립어업위원회가 거부 의
사를 밝혔고 환경위원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음 

- 의회 환경위 투표는 의회 본회의의 입장 채택에 앞선 중요한 절차로서, 본회의 표결에서 환경위 결정
이 뒤집히는 전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초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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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Today, 2023.06.23) Mark Segal 기자 

(ESGToday, 2023.06.26) Mark Segal 기자 

(ESGToday, 2023.06.27) Mark Segal 기자 

https://www.esgtoday.com/uk-france-launch-initiative-to-scale-biodiversity-credits-market/
https://www.esgtoday.com/ifrs-releases-sustainability-and-climate-reporting-standards/
https://www.esgtoday.com/eu-law-to-restore-nature-and-biodiversity-threatened-by-deadlock-in-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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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캘리포니아 '기업 탄소발자국 공개' 법제화 추진, 아마존 GM 대기업 대상
-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일정 매출 이상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변

화 관련 재무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 제정 절차를 밟고 있음
-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승인까지 받으면, 아마존, GM, 맥도날드 등 매출 규모

가 큰 캘리포니아 내 기업들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공개해야 함
-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역언론 산호세인사이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활동하는 회사에 기

후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두 개의 법안이 모두 상원을 통과했음 
- 법안은 기업의 직접적 활동을 통한 배출량에 더해서, 공급망 전반 그리고 소비자들이 기업 제품을 사

용하면서 나오는 온실가스 분량까지 합산해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2. 5대 분야에 46.3조 정책자금 공급…핵심기업 체크리스트 만든다
-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올해 5월까지 5대 중점분야에 총 46조3000

억원의 자금을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음 
- 5대 분야별 자금공급 규모와 집행률은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7조3773억원(47.4%) ▲미래유망

산업 지원 9조5064억원(46.9%) ▲산업구조 고도화 9조9689억원(48.6%) ▲유니콘 벤처·중소 육성 
7조5425억원(83.3%) ▲기업경영애로 해소 11조9355억원(45.2%) 등임 

- 금융위와 관계부처들은 산업별로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우대 프로세
스도 마련키로 했으며, 산업별 핵심 우수기업을 선별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충족하는 기업
에 대해서는 신속한 여신심사를 거쳐 자금지원 조건을 우대하는 프로세스임 

- 우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항공우주 ▲철강 ▲탄소 ▲AI반도체 ▲ICT신산업 ▲미디어
콘텐츠 ▲양자과학기술 ▲농식품신산업 등 11개 산업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마련했고, 내년도 정책금
융 공급방향 수립시 체크리스트 적용대상 산업의 추가·확대를 검토할 예정임

3. 탄소흡수능력 정밀 측정…환경부, 기술 개발
- 정부가 산림, 농경지, 초지, 정주지 등 생태계 유형 별로 탄소 흡수 능력이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나섰음
- 환경부는 향후 5년간 탄소 흡수량을 정밀하게 측정·관리하기 위한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 평가 고도

화 기술개발(2023~2027년)'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음
- 이번 연구를 통해,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량 측정·평가 방식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

체'(IPCC) 지침서에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우리나라 고유 계수도 개발할 예정임
- 아울러, 소관 부처 별로 관리하고 있는 탄소흡수량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자연기

반해법(NBS)을 적용해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하면서 탄소흡수능력을 늘리기 위한 '생태계 유형별 
자연기반해법 기반 탄소흡수 증진 기술개발(2024~2027도)'도 추진할 예정임

(뉴시스, 2023.06.26) 김형섭 기자 

(비즈니스포스트, 2023.06.29) 이근호 기자 

(뉴시스, 2023.06.28) 이소현 기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626_0002352328&cID=15001&pID=15000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9625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627_0002354912&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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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차 붐 올라타자…'하얀 석유' 캐는 글로벌 석유·가스기업들
- 엑손모빌, SLB, 옥시덴탈 페드롤리움, 에퀴노르 등 주요 글로벌 석유·가스 기업들이 '하얀 석유'로 불

리는 리튬 확보전에 뛰어들고 있음 
- 주요 석유·가스 공룡들의 리튬 채굴 열풍은 미국, 유럽 등 서방을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 움직임과 무관

치 않은데, 중장기적으로 내연기관차 시장 축소로 석유 수요 감소가 불가피해지자, 화석연료 기업들
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기차로 다각화하고 있는 것임 

- 석유 기업들은 특히 리튬 기술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데 지하에 있는 소금물에서 리튬을 직접 추
출하는 직접 리튬 추출법(DLE)을 상용화하려는 작업이 석유업계에선 한창 진행 중임 

- 임페리얼 오일, 엑손모빌이 소유한 다수 기업이 캐나다 앨버타 주에서 DLE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같은 리튬 개발 열풍은 이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측면에서도 긍
정적이란 분석임

2. 기후소송에서 기업 ‘그린워싱’ 관련 소송 증가, 2022년 222건 가운데 26건
- 세계적으로 기후소송에서 기업의 ‘그린워싱(climate washing)’ 책임을 묻는 소송이 최근 급증하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됐음 
- 런던 정경대 그래덤 기후변화연구소가 내놓은 ‘기후소송 글로벌 트렌드 2023’ 보고서를 따르면, 전 세

계에서 2021년에 266건, 2022년에는 222건의 신규 소송이 제기됐음 
-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기후소송에서는 기업의 기후대응 공약 자체와 관련된 소송에서부터, 제품 원료 

관련 소송 또는 기후 대응에 들어가는 투자나 지원을 과장되게 기술한 경우 등 다양한 양상을 보였음 
- 특히, 2022년에 제기된 기후소송 가운데 기업의 그린워싱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은 26건에 이르는

데, 보고서는 기업의 그린워싱 관련 소송 제기가 많아지는 이유를 놓고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향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된 데 따른 결과라고 바라봤음

3. 글로벌기업, 환경 보전 재생농업 시장 노린다
- 연간 143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재생농업 관련 시장에 바이엘 등 글로벌 기업이 앞다퉈 거액을 투자해 

눈길을 끌고 있음
- 농자재업계에 따르면, 바이엘은 최근 재생농업의 주요 솔루션에 26억유로(3조6937억원)를 집중 투자

하겠다고 밝혔음
- 여기에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농민과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적 복지 향상, 수

자원 보전, 기후변화 완화, 토양 건강 개선,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복원 등의 목표를 모두 포함됨
- 바이엘은 생물성 작물보호제 시장의 초기 리더로서 다른 회사와 파트너십을 통해 2035년까지 15억유

로(2조1323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아시아경제, 2023.06.26) 권해영 기자 

(비즈니스포스트, 2023.06.29) 이상호 기자 

(농민신문, 2023.06.28) 이연경 기자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62611175553451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9592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6265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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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온·포드 합작사, 美 에너지부서 11.8조원 자금 확보
- SK온과 미국 포드자동차의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인 블루오벌SK가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최대 92억달

러(11조 8000억원)에 달하는 정책지원자금을 잠정 확보했음
- SK온은 블루오벌SK가 에너지부의 첨단기술차량제조(ATVM) 프로그램에 따라, 92억달러 규모의 정

책자금 차입 조건부 승인을 받아 이르면 연내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블루오벌SK가 잠정 확보한 92억달러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 지원임 블루오벌SK는 계약 체결로 확

보하게 될 자금을 미국 켄터키주 1·2 공장 및 테네시주 공장 등 총 3개의 공장 건설에 투입할 계획임 
-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는 블루오벌SK 3개 공장은 총 120GWh(기가와트시)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이며, SK온이 미국 정책자금을 통해 대규모 투자 재원을 확보함에 따라, 
재무적 안정성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2. LG화학, ‘하이니켈 단입자 양극재’ 국내 첫 양산…“배터리 수명 30% ↑”
- LG화학이 국내 최초로 하이니켈 단입자(단결정) 양극재 양산에 돌입하여  첫 생산 물량은 7월부터 글

로벌 고객사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음
- 단입자 양극재는 현재 시장 주류인 다입자(다결정) 양극재와 비교해, 내구성과 안전성이 높은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음
- 단입자 양극재를 사용하면 가스 발생이 줄어 안정성이 높아지고, 배터리 수명이 기존보다 30% 이상 

늘어남 
- LG화학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어, 배터리 용량도 10% 이

상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음
 

 
3. 현대차·도요타도 배터리 직접 설계한다
- 그동안 배터리를 납품받아 생산 차량에 탑재하는 데 그쳤던 완성차 업체들이 직접 배터리 설계에 뛰

어들고 있음 
-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 설계에 뛰어드는 건 전기차 가격의 30~4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을 지금처럼 

배터리 업체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끌려다닐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임 
- 현대차는 자체 설계한 배터리에 NCM(니켈·코발트·망간) 계열로, 니켈 함량을 크게 높여 주행거리를 

늘려서 배터리 제조사인 SK온에 위탁 생산할 예정임
- 도요타도 최근 LFP(리튬인산철), 전고체 배터리 개발 계획을 밝혔는데, 2026년 LFP, 2027년 전고체 

배터리 등 상용화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 박으며 기술 구현에 자신감을 나타냈음 
- 글로벌 전기차 1위 테슬라의 경우, 이미 배터리 파운드리화를 넘어 자체 양산 단계까지 진행됐음

(조선일보, 2023.06.23) 이광영 기자 

(동아일보, 2023.06.24) 곽도영 기자 

(조선일보, 2023.06.27) 김아사 기자 

(전자신문, 2023.06.26) 정현정 기자

https://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6/23/2023062300557.html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623/119916356/1
https://www.chosun.com/economy/auto/2023/06/27/XCDVJFNCUNDQHHUPLHLSKRCIE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https://www.etnews.com/20230626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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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트럭에 대한 배출량 제한...미국에 이어 EU에서도 쟁점
- EU는 2050년까지 27개국 경제 전체에서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트럭에 대한 더 엄격한 이산화

탄소 기준을 준비하고 있음. 지난 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제조업체들이 판매하는 새 트럭의 평균 
CO2 배출량을 90%까지 줄이기 위한 2040년 목표를 제안했음

- 위원회의 제안에 따르면 트럭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5% 감축을 시작
으로, 2035년까지 65%, 최종적으로 2040년까지 90%에 도달하는 등 5년마다 강화될 예정임. 이 규
정에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를 넷제로 기술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한 기준도 포함되어 있음

- 반면 이는 제조업체가 이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40년까
지 대부분의 차량은 전기 또는 수소로 구동되어야 하지만, 소수는 연소 엔진을 보유할 수도 있음

- 하지만 유럽 의회의 수석 협상가인 야닉 자도트 의원의 초안에 따르면, 유럽 의회는 이 규제를 이산
화탄소 감축 100%로 강화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음. 자도트 의원은 EU가 2030년과 2035년에 각각 
65%, 95%의 배출량 감축을 위해 더 강력한 제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이에 지난 20일, EU 회원국들은 트럭과 버스를 포함한 중장비 차량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유럽 
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더 큰 규제를 지지하는 국가와 제안을 완화하기 바라는 국가로 나뉘게 됐음

-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EU 내에서 1990년보다 배출량이 더 많은 유일한 주요 
부문이 운송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회원국들에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음

- 또한 그는 이 규정을 2025년부터 7월 시행될 더 강화된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 7”과 연결하여 이 규제
를 신속하게 통과시킴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는 유로 7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지난 5월 EU의 8개 회원국은 유로 7에 반대한다는 뜻을 비치며 집행위원회에 제안을 철회할 것을 요
구했음

- EU 회원국 중에는 트럭 제조업체인 MAN과 여러 자동차 제조업체의 본사가 위치한 독일을 필두로 
EU의 탄소배출 규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국가들이 있음

- 규제를 환영하는 다른 회원국에는 핀란드와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가 있음. 핀란드는 
이산화탄소 기준에 재생 가능한 연료를 반영하도록 요구하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바이오 
가스를 강조했음. 

- 오스트리아도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2030년과 2035년의 목표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음. 네덜란드도 트럭의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덴마크는 네덜란드와 함께 2040년 100% 감축 목표에 관해 주장하는 한편, 프랑스는 위원회는 2030
년 목표를 보완하고 2035년과 2040년에 더 야심 찬 목표를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반면 몇몇 국가들은 제안이 너무 엄격하다고 우려했음 산업에서 자동차 생산 부문의 규모가 큰 체코
는 2030년부터 2040년까지의 이산화탄소 목표치를 “지나치게 야심차다”고 비판했음

- 폴란드는 이번 규제에 대해 EU 내 부유한 국가들을 언급하며, “다른 국가들을 희생시키면서 일부 경제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한다”고 비판했음. 폴란드의 환경부 차관은 “만약 우리가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
지 못한다면, 이 규제는 회원국 사이의 경제적 격차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음

- 이탈리아는 2030년 목표가 특히 도전적일 것이라고 언급하며, 무공해 차량 외에도 보완 기술이 필요
함을 역설했음. 이탈리아의 길베르토 피케토 프라틴 장관은 “내연기관 차량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
속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음

(임팩트온, 2023.06.27) 최동훈 기자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6752


